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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6년 131인에 불과했던 귀화자의 수는 2000년대부터 급격히 늘어났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대체로 1년에 1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1) 새롭게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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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후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귀화자의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얼마나 공

고한지는 한국의 사회 통합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으로, 헌법적으로는 법치주의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귀화자의 국

민으로서의 지위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그의 국적을 다시 박

탈할 수 있는 국적법 제14조의3, 그리고 그의 귀화를 취소할 수 있는 국적법 제21

조의 제도를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국적법 제14조의3은 국적 박탈의 사유

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

또한 단일국적자와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자 중에서도 생래적 국적자와 그렇지 않

은 사람 간에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평등원칙에 의한 문제도 발견된다. 국적

법 제21조는 귀화 취소의 사유를 너무 넓게 규정하여 역시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

례의 원칙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귀화자가 자의적

으로 국적을 잃게 되는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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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주자들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귀화자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의 문제는 잔존하다. 예를 들어 귀화자에게 주어진 한국 국

적이 쉽게 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면 그를 온전한 국민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는지, 그 스스로도 온전한 국민으로 받아들였다고 느낄 수 있겠는지와

같은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 통합이 어느 정도 성공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헌법적으로는 법치주의와 인권

의 문제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관점에서 국적의 틀을 넘어 공동

체 구성원인 이주자에게 정치적 참여권을 포함하는 주민(denizen) 내지는 시민

개념을 고민하는 논의도 발전적 의의를 갖는다.2) 하지만 현존하는 국적 제도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 이주자의 지위가 과연 생래적으로 국민 지위를 가진 사람들

의 지위만큼이나 강고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적법상 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 당사자의 의

사에 반하여 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잃을 수

있는 경우로는 귀화로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이 국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하였

다 하여 제14조의3에 의하여 국적 상실의 결정을 받는 때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후에 제21조에 따라 귀화 허가가 취

소되는 때가 있다.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 안에서 이 두 제도를 헌법

적으로 검토하여, 이주자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귀화자에 대한 법의 태도를 살

펴보고자 한다.3)

2) 박진완, “독일에서의 외국인 선거권 인정논의”, 법학논고 제6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이에 따르면 주민(denizen) 개념은 국적 취득과 별개로 해당 국가 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주민으로서 생활하여 온 사실에 주목한다.

3) 논의에 앞서 국적(nationality)과 시민권(citizenship)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양자는 경계가 모호한 단어로서 실생활에서 혼용되는 일이 많다. 둘을 구별하지 않는 사례

도 많으나, 구별하는 경우에는 국적이란 “국민국가에의 소속”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고 시민

권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공동체에 소속된 지위 또는 그러한 소속에 바탕을 두고 누리는

권리 또는 부여 받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 또는 “시민의 의식과 덕성, 바람직한 행동규준”

혹은 “정체공동체에의 적극적 참여” 등 의미로 사용된다(이철우,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

하는가”, 경제와사회 통권 제79호, 비판사회학회, 2008, 63쪽). 우리 법에서는 국가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의 자격을 “국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입법례에 따라서는 “시민권”이라고 하기

도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국적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은 “the Citizenship Act”이다.

한편 미국과 같이 국민(national)과 시민권자(citizen)를 구별하기도 한다. 실제 미국 법상

대부분의 국민이 시민권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개념상 시민권자는 모두 국민임에 반하여

모든 국민이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자 아닌 국민은 미국에 거주할 수 있고

대부분의 법적 권리가 시민권자와 같으나 연방 정부 차원의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일정한 차이가 있다(미국 이민 및 국적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

1408조; https://www.usimmigration.org/articles/u-s-citizen-vs-u-s-national- what-is-the-

difference(검색일: 2021년 3월 7일). 이 글에서는 국가의 주권자이자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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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먼저 논의의 기초로서 국적과 귀화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Ⅱ)

차례로 국적법 제14조의3(Ⅲ)과 제21조(Ⅳ)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아울

러 각 제도에 대해서는 유사한 제도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참고로 간략히 소

개하기로 한다. 마지막 결론부(Ⅴ)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제도의 방

향을 생각해볼 것이다.

Ⅱ. 귀화의 의미

1. 국적과 국적 취득, 국적에 관한 권리

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으로서 국가와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를 말하며,

국적자인 국민은 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이 된다.4) 국적은 국내적으로는 국가

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발생시키고 국제적으로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 관계를

발생시킨다.5) 국적은 다층적인 의미를 갖는다. 법적인 측면에서 국적은 어떤

지위로서 형식적인 국가의 구성원 자격에 관한 것이며, 그 지위로부터 개인은

권리라는 형태로 일정한 능력을 부여받는다. 이는 다시 개인이 해당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는 행동적 측면인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6)

법적인 의미에서 국적과 그로 인한 국민과 외국인의 구별은 인류의 역사에

서 아주 오래된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서양에서 그것은 충성(ligeance,

allegiance)이라는 유대관계에 의한 법적 지위 인정에서 출발하여 18세기 정도

에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그 결과 이 유대관계에 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법적 지위에서 차등이 생겨났다.7) 국민국가의 성립과 함께 확립된

국적과 국민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영속적인 유대관계를 뜻하였으나, 19세기

후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성원(국민)을 받

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국민의 자격에 관하여 다루고자 하므로 실정법의 용어를

따라 “국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특정 국가의 법제를 논하는 때에는 해당 법

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4) 헌재 2000. 8. 31. 97헌가12.

5) 서보건, “다문화사회의 헌법상 국민개념의 변용”, 유럽헌법연구 제13호, 유럽헌법학회,

2013, 297쪽.

6) Christian Joppk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Status, Rights, Identity”, Citizenship

Studies Vol.11 No.1, 2007, p.38.

7) 명순구・이철우・김기창,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20-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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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면서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되었다.8) 한편 한국의 경우는 국민

국가의 성립이 해방과 뒤이은 이념 논쟁 및 분단 등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

에 특징이 있다.9)

국적의 취득과 보유에 관해서는 각국에서 다양한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실

질적으로 국적을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10)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

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11) 국적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주로 거주・이전의 자유의 문제로 보는 듯하다. 국

적법 제21조에 의한 귀화 허가의 취소에 대하여 취소가 가능한 기한이 법정되

어 있지 않아 기간 제한 없이 귀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판

단한 사례도 있다.12)

반면 헌법재판소에서 별개 의견 중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물리적 장소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에 반해 국적을 갖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자신이 소

속될 공동체를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관념적 성격을 갖기 때문

에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아, 그 헌법적 근거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는 제10조로 본 사례도 있다.13) 거주・이
전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여기에 국적에 대한 권리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를 다르게 보기도 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넓게 보아 인간 활동 영역
확장과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경제・사회・정치적 환경에 관한 권리로

본다면 국적에 관한 자유를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으

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물리적 장소를 중심으로 좁게 이해하는 경우에는 이러
한 해석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

구권에 관한 헌법 제10조에서 국적과 관련한 권리를 도출하는 것이 개인의 인

격 및 정체성과 밀접한 국적의 현재 의미와 더 부합한다고 본다.14)

8) Yossi Harpaz & Pablo Mateos, “Strategic Citizenship: negotiating membership in the

age of dual nationalit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45 No.6, 2019,

9) 서보건, 앞의 논문, 301쪽.

10) 헌재 2000. 8. 31. 97헌가12.

11)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 등; 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8 등.

12) 헌재 2015. 9. 24. 2015헌바26.

13)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 등 사건 강일원 재판관의 별개 의견.

14) 양소연, “기본권 관점에서의 시민권과 복수국적”, 저스티스 통권 제182-1호, 한국법학원,

2021,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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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이동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던 과거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

적 개념과 더 가까이 결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이동 자체가 급

격히 증가하고 나아가 유학이나 취업・혼인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국적국이 아

닌 국가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사람, 영주・귀화 등 제도를 활용하여 정착하는

사람도 크게 증가한 현재, 국적은 물리적 장소보다는 생활과 활동의 전제로서

의 인격 및 정체성 형성과 더 밀접할 것이다. 예컨대 외국에서 장기간 생활하

면서도 굳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 또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정체성과 생활상 및 가치에 근거하여 그

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는 물리적 장소에 결부된 생활상의 편리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국적에 관한 권리
의 근거를 찾기보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가장 직접적인

근거를 찾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국적의 박탈이 거주・이전의 자
유와 매우 밀접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적의

근거라기보다는 국적을 소지함으로써 나오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5)

그 밖에도 국적은 기본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 논문의 탐구 대

상이 되는 국적법 제14조의3이나 제21조에 의하여 귀화자가 국적을 잃게 되고

그 외에 적절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면, 고국이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는 신체의 자유나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가족생활

에 관한 권리 등에 중대한 침해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16) 다른 한편으로 국적

은 그 사람이 어떤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

다. 헌법재판소에서 따르고 있는 (권리)성질설에 의하면 기본권은 그 성질에

따라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나뉘고 외국인은 전자의 기본권에서는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후자의 기본권의 주체는 될 수 없다.17) 또는 일부 기본

15) 김효권, “국제법상 자연인이 가지는 국적포기(이탈)의 권리”,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

1호, 대한국제법학회, 2020, 74-75쪽. 이 논문은 국적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반대로 국적을 포기할 권리를 다룬다. 그러나 국적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와 국적을 이탈

할 권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전자와 국적을 취득・보유할 권리의 구별이라는 측
면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 Lucia Zedner, “Citizenship Deprivation, Security and Human Rights”, 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18, 2016, p.230.

17)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등; 헌재 2011. 9. 29. 2009

헌마35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전반에 관한 연구로는 전상현, “외국인의 기본권-헌법

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3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 2014; 정태호,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헌재 2011.09.29.

2007헌마1083 등(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의

관련 법리분석을 중심으로-”, 헌법실무연구 , 제13권, 박영사, 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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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국민과 보장되는 범위가 다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거주・
이주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사회적 기본권 등은 외국인

은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18)

2. 귀화 제도 개관

1) 귀화의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법적인 용어로서 귀화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의미한다.19) 헌법재판소는 귀화를

“출생에 의한 선천적 국적 취득요건과 관계없이 그 국가의 국내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그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허락함으로써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라고 설명한다.20)

귀화의 요건 등을 심사하여 귀화 허가를 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한

국적법 제4조 이하의 규정과 국가라는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행위로서 해당인에게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귀화 허가의 의미 등을

볼 때 귀화의 요건을 설정하는 입법자와 이에 기초하여 귀화 허가를 발하는

법무부장관 모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1) 다만 법무부장

관의 재량권은 어디까지나 입법자가 설정한 한계 내에서만 인정되며 그 한계

위배 여부는 해당 법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 국적

법 등 관계 법령을 해석해 보면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22) 무엇보다도 귀화 제도의 구성은 물론 귀화 허가 과정도

18) 헌재 2000. 8. 31. 97헌가12.

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검색일: 2021. 3. 28.).

하지만 같은 사전에 의할 때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

이 됨”을 뜻한다. 즉 이 단어는 다소간 봉건적 맥락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법적인 용어로 정착한 일제강점기에는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복속이나 동화 등

을 내포하였기 때문에 이 용어를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일에 대하여 계

속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소준섭, “국적법에서 '귀화'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 법률신문(2020. 12. 28.,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

/Legal-Opinion-View?serial=166785, 검색일: 2021. 3. 28.). 귀화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앞

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용어 자체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므로 논의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귀화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0) 헌재 2016. 7. 28. 2014헌바421.

21) 이희정,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행정법연구 제3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118-124쪽.

2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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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나 기본권 보장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2) 귀화의 유형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바 없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인 국적법

상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국적법 제5

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귀화의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영주자격을 갖고 있을 것,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 대한민국 국민으

로서의 기본소양, 귀화 허가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
하지 않을 것의 일곱 가지이다.23) 이 중 일반귀화에 영주의 자격을 요하는 영

주자격 전치주의는 2017년 국적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것이다.24)

간이귀화는 두 유형이 있다. 국적법 제6조 제1항 유형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이었던 자(제1호), 부 또는 모가 한국에서 출생하고 본인도 한국에서 출생

한 사람(제2호), 한국 민법상 성년의 나이에 한국 국민의 양자가 된 사람(제3

호)에 적용된다. 이들은 3년 이상만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되고,

영주 자격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동조 제2항은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에게 적용된다. 즉 국민과 혼인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때(제1호),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후 3년이 경과하였으며 혼인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때(제2호), 제1호・제2호의 기간은 채우지 못

했지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상태로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운 사람

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제3호). 제1호・제2호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지만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

육 중이거나 양육해야 하는 사람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채운 경우로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제4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

호에 정해진 기간 요건 외에 별도로 일반귀화의 5년 이상의 주소 요건을 충족

할 필요가 없으며, 영주 자격 요건도 요구되지 않는다.

특별귀화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되고, 영주 자격・민법상
23)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귀화의 요건 중 ‘품행’, ‘단정’ 등에 관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421).

24) 이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과 귀화 허가에서 공히 요구되는 품행 단정, 생계 유지 능력, 국

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요건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새로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수, “개정 국적법상 귀화허가의 주요 쟁점”, 토지공법연

구 제8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414-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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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요건・생계 유지 능력 요건도 갖출 필요가 없다(제7조 제1항). 특별귀화

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민인 사람(한국 민법상 성년이

된 후 국민에게 입양된 사람 제외, 제1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

람(제2호), 우수인재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제3호)이다.

각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4조에 따라 법무

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귀화 허가를 받게 되며, 귀화 허가를 받은 후 법무부장

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 받음으로써 국적을 취득한다. 다

만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바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선서가 면제된다.

Ⅲ. 국적법 제14조의3에 의한 귀화자의 국적의 상실 또는 박탈

1. 제도의 내용

1) 복수국적 제도의 도입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을 정하는 국적법 제14조의3은 2010년 복수국적 제

도의 도입과 함께 입법되었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복

수국적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복수국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복수국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차원에서는 외
국의 공직에 취임하거나 외국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등의 경우 자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졌다. 충성(allegiance, loyalty)은 복수국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원된 윤리적・사회적 규범이었다.25) 하지만 실제 복수국적

자의 충성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국가에 직접 위기를 초래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고, 반대로 점차 인권 규범의 발달과 국제 정세 안정화의 영향으로 각국이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폭이 점차 확대되었다. 송출국 입장에서는 복수국적을 허

용함으로써 외국으로 유출된 국민들이 본국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부가적으로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으며, 반대로 거주국은 복수국적

을 통하여 귀화와 통합이 촉진될 것이라고 이해하게 된 것도 변화의 한 요인

25) Peter J. Spiro, “Dual citizenship as human righ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 8. No. 1, Oxford University Press and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2010, pp.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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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6)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유럽평의회에서 1963년 채택한 ‘복수국적의 감

소와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Cases of Multiple Nationality and on Military Obligations in Cases of

Multiple Nationality)’이 복수국적에 대해 규제중심적・부정적인 태도였던 것과
달리 1997년에 채택한 ‘국적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외국 국적 취득자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를 각국에 맡기는 등 보다 유연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흐름을 반증한다.27)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에서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하여 복수국적을 허용

한 것은 외국으로 이주하는 국민 대다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 인구 유출이

상당하다는 위기감, 우수한 외국 인재 유치 필요성, 국민 인구 증가를 통한 병

역 자원 확보 필요성, 동포와 결혼 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신장 필요

성 등을 배경으로 한다.28) 2010년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함으로써

출생에 의하여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사후에 취득한 사람 중 일부도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대한민

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나 여기에 일정

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국적법 제10조). 간이귀화 중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특별귀화 유형 중 특별공로자와 우수 외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중 역시 특별공로자와 우수 외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시기에 외국인에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

을 회복한 사람, 만65세 이후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

은 사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제로 인해 종전 국적을 포기할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함하여 복수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10조와 제13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이 서약은 복수국

적자 지위를 인정 받기 위한 법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29)

그러나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우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입국과 체류 관리상의 어려움, 각 국적국에서 의무는 기피하고 권리만 행사하

26) Peter J. Spiro, op. cit, pp. 114-117.

27) 박선희, “프랑스 이중국적자의 국적박탈 논쟁과 안보화”,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8, 70-71쪽.

28) 제18대 국회 제28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2. 23.), 5쪽.

29) 권채리, “복수국적의 허용과 규제 그리고 과제”, 공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공

법학회, 2019,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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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방법으로 악용할 가능성, 외교적 보호권 충돌 등 국제적 분쟁 발생의 우

려 등을 복수국적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보았다.30) 첫 번

째 문제의 경우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출입국 및 체류 행정 관련 규정을 다듬

는 방식으로 대처할 문제이다.31)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의무와 권리(기본권)는

교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복지혜택은 국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체류나 납세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정밀하지 못하다.32) 한국의 경우 특수한 의무로 남아 있는 병역을 제외하면,

의무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국적보다는 해당 재산의 소재지나

개인의 거주지 등이 결정적 요인이다. 따라서 애초에 국적의 취득과 보유는 더

큰 의무를 지게 한다기보다는 입국의 자유나 참정권 등 권리 향유 측면의 문

제이다.33) 마지막 문제인 국제 관계상의 분쟁 발생 가능성 역시 다소 추상적

인 우려로서 냉전 등을 거쳐 안정된 현대의 국제 관계에서는 역시 복수국적자

의 존재 그 자체가 국가 간 관계를 긴장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34)

2) 국적법 제14조의3의 도입 과정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는 복수국적 허용과 함께 제14조의3을 신

설할 것을 제안하였다.35) 국적법 제14조의3은 국적 “상실”이라고는 하지만 실

제로는 국적 박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

적 박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다. 먼저 요건 면에서는 제2호의 “대한

민국의 공공복리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너무 모

호하다는 점이 문제 되었다.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그러한 행위 중에

30) 헌재 2014. 6. 26. 2011헌마502.

31) 양소연, 앞의 논문, 26-27쪽.

32) 양소연, 앞의 논문, 27-29쪽.

33) Peter J. Spiro, op. cit., p.127. 여기서는 일반적인 입법경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징병제를 포기한 탓에 더욱 국적과 의무와의 관계가 옅어졌다고 본다.

34) 양소연, 앞의 논문, 29-30쪽; Peter J. Spiro, op. cit., pp. 116-117.

35) 처음 제출된 의안상 국적법 제14조의3은 다음과 같다(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7200, 2009. 12. 29.)).

제14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공공복리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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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국적 박탈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자는 것이

었으며, 제2호는 삭제하고 제1호만 국적 박탈의 사유로 입법하는 방안도 언급

되었다.36) 이 부분은 결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

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현행법과 같이 입법되었다. 원안의 “공공복리” 부분도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37) 그밖에 절차 면에서는 청문만 거치면 법

무부장관이 귀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특히 제2호의 추

상적이고 광범위한 요건과 결합하여) 국적 박탈이라는 중차대한 법적 효과에

비추어 지나치게 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38) 하지만 이 부분은 수정 없이

최종 입법되었다.

한편 이 조항에 관해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주목해 볼 논의도 있었다. 우선

은 이 조항이 도입된 배경에 관한 것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서 법무부 관계자는 복수국적에 대하여 “정서”상 반감을 갖고 있는 여론이 상

당하였고 그 중에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입안한 것이 제14조의3이라

고 설명하였다. 단일 국적자인 국민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

우 국적을 박탈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나, 복수국적을 이용하여 국가에 위해를

주었다면 국적 박탈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39) 다시 말해 복수

국적이라는 사유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국적 박탈이라는 조치를 취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입법이었다.

형평성 측면에서 두 번째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국적 박탈에 대하여 혈통에

의한 예외를 둘지 여부였다. 본래 원안 제1항에는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는 현행법과 같은 예외 규정이 없었다. 법

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렇

지 아니한 반대의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는 국적 박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대한민국 국적자인데 태

어날 때부터 국적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

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견해가 있었다.40) 최종적으로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

36) 제18대 국회 제28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2. 23.),

23-25쪽.

37) 제18대 국회 제289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4. 14.), 18쪽.

38) 제18대 국회 제28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2. 23.),

23-24쪽.

39) 제18대 국회 제28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2. 23.),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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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만 국적 박탈이 가능한 것으로, 즉 생래적 국적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다분히 혈연을 중시하는 정서

에 기반한 판단으로 보인다.41)

이상과 같은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는 미국의 9・11 사건과 그 이후 유럽에서
있었던 테러 공격 후 서구권에서 복수국적자의 ‘충성심(loyalty)’를 문제 삼는

여론이 복수국적자의 국적 취소 내지는 박탈 논의와 결합하였던 것과는42) 결

을 달리한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동시에 복수국적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을 우려하여 도입되었고

서방과 같은 소위 과격 이슬람 단체의 테러 공격에 의한 안보 우려와는 무관

하였다. 나아가 혈연을 중시하는 정서에 기반하여 생래적 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적 박탈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3) 국적법 제14조의3에 의한 국적 박탈

국적법 제14조의3은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

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제1항 제1호) “대한민국의 사

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를 하여(제1항 제2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청문을 거쳐야 하며 복수국적자 중 출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경

우는 국적 상실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법에서 국적의 ‘상실’을 정하는 것이 이 조항만은 아니다. 제10조 제1항

40) 제18대 국회 제28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2. 23.),

24-25쪽, 31쪽.

41) 처음 생래적 국적자에 대한 예외 설정을 주장한 장윤석 의원은 “외국 국적을 원래 가지

고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 귀화해서 사는데 이

자가 국익을 위반했다, 이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해도 별로 감정에 부딪히지 않는데

배달민족・백의민족 대한민국 국민한테 복수국적을 우연하게 가지게 됐는데 국익에 반하

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배달 핏줄이 아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복수국적자

중에 대한민국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가지고 유학 가서 미국 시민권 얻었다가 국

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일인 것 같”다

고 주장하였다(제18대 국회 제28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

회)(2010. 2. 23.), 24-25쪽). 법무부에서도 이후 생래적 국민의 국적 박탈은 “정서에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내놓았다(제18대 국회 제289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

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4. 14.), 17쪽).

42) Elke Winter/Ivana Presvisic, “The politics of un-belonging: lessons from Canada’s

experiment with citizenship revocation”, Citizenship studies, Vol.23 No.4, 2019,
pp.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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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또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제10조 제3항). 여기서 국적의 상실은

본인이 국적의 취득에 수반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다. 다음 제14조

는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하기 위하여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하겠다는 신고를 함에 따라 발행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에 관한 규정

이다. 제14조의2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의 효과로 국적 선택 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않은 결과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정한다. 마지막 제15조는

외국 국적 취득의 효과로서 대한민국 국적 상실에 관한 것이다.

여타의 국적 상실에 관한 조항들은 국적 사무 그 자체에 관한 사유로 국적

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국적의 취득・상실 등과 무관한 행위에 의하여 국적을

잃게 하는 국적법 제14조의3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14조의3에

서 정하는 국적의 ‘상실’은 국적에 관한 본인의 의사나 선택 가능성이 배제되

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적 상실 관련 규정과 차이가 있다. 제10조의 국적

상실은 귀화 즉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 취득에 수반되는 의무 불이행의 결

과이며 제14조의2는 본인이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다. 물론

당사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 안에

서는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14조는 국적을 선택하는 복수국적자가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제14조의3에 해당하여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그는

국적의 득실에 관해서는 아무런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국적법 제14조의3이 국적의 “상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나

이를 동법의 다른 조문에서 말하는 국적의 상실과 동일하게 지칭하기에는 난

점이 있다. 이 제도의 입법 과정에서도 이 제도가 법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는 국적의 “박탈”에 해당한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 바 있다.43) 이를테면 당사

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을 잃기는 하나, 당사자가 국적에 관하여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국적 상실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 ‘반의지적 국

적 상실’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적을 잃는 경

우 중 본인이 이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적 박탈’을 구별하

43) 제18대 국회 제28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2. 23.),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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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일 논의를 참조하더라도44) 이 제도는 국적법상 다른 국적 ‘상실’과는 성

질상 구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국적법 제14조의3에

의한 국적의 상실을 국적 박탈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결국 국적법 제14조의3은 국적의 취득・상실과 무관한 행위에 대한 규범적

가치 판단의 결과로서 국적을 박탈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적

용 대상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의 복수국적자이다.

귀화자 중에서는 혼인에 의하여 귀화를 한 사람 중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

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

람”(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특별귀화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

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제7

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복수국적자 누계에 의할 때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다음으로 복수국적자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단이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혼인

귀화자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45)

2. 제도의 문제점

1) 법률유보의 원칙상 문제점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제1호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제2호는 “대한민국

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국적 상실의 요건으로 한다. 제2호는 실제 사회질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항에 따르

면 이는 다시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46)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44) 신옥주,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박탈규정의 위헌성 연구”, 헌법학연구 제18

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2, 356-358쪽.

45) 장주영, “(이민정책연구 이슈브리프 2020-04) 복수국적제도의 시행 10년의 평가”, 2020, 4면.

46)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

11조 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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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법무부령

으로 다시 위임된 내용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강력 범죄라고 여겨지는 살인이

나 강간, 강도 등 죄 외에도 마약사범,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습하여 절도・
강도 등 죄를 범한 경우, 범죄단체 등의 구성과 활동, 부정식품 제조 등이 국

적 상실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적을 박탈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는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

지의 원칙도 포함된다.47) 기본권 제한 입법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 원칙

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법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는 해당 법률・법조항의
성격이나 관련된 상황 등에 따라 다른데, 법관의 해석에 의해 의미가 구체화된

다면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48) 일반적으로 형사법 영역 등 부담

적 성격을 가지는 법규범에 명확성의 요구가 더욱 강화되며 시혜적이거나 수

익적 성격의 법규범에 대해서는 명확성 원칙이 덜 엄격하게 적용된다.49)

여기서 문제가 되는 국적 박탈은 기본권에 대해 미치는 정도가 매우 큰 조치

이다. 그 자체로 국적에 관한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약할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참정권의 경우에는 국적 박탈에 의하여 아예 향유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명확성 원칙의 요구 또한 그만큼 강화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국적법 제14

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사용되는 ‘국익’, ‘사회질서’, ‘상당한 지장’ 개념은 해석자

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이들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2호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살인, 강간 등 법무부

령이 정하는 죄로 7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받은 경우로 이를 역시 매우 넓게

정의하는 것 또한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을 반증하는 예라고 지적된다.50)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

에 위임할 것을 요청한다. 이 때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 정도는 각 법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대체로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47) 성낙인, 헌법학(제19판), 법문사, 2019, 954-959쪽.

48) 헌재 2014. 8. 28. 2013헌바172 등.

49) 헌재 2015. 3. 26. 2014헌바156.

50) 신옥주, 앞의 논문, 361-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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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서는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청이 강화된다.51)

국적 박탈은 기본권에 매우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조치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가급적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하위 법령에 위

임하더라도 가능한 좁게 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적 박탈

사유는 국적법에서 가능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위임을 하더라도 “국

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

이 있는 경우’”로 명백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한다.52)

현행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제2호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상당한 지장’이 어느 정도 수

준을 말하는지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무척 다를 것이며, 특히 ‘사회질서’는

넓게 해석・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53) 그러므로 ‘사회질서’를 사실상 유일한

실질적 판단 요소로 하여 그 밖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54)

대통령령은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완전히 규정하

지 않고 다시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법무부령에

위임한다. 대통령령의 내용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것은 법무부령에 위임될 내용

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중대한 범죄일

것이라는 점이 전부이다. 이 또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볼 수 있

다.55) 실제 법무부령이 정하는 범죄의 유형도 강도, 강간 등에서 마약사범이나

부정식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결국 법률이 포괄적으로 위임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재차 포괄적으로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

로 국적법 제14조의3을 보고 수범자가 예측하는 내용과 시행규칙에 의해 최종

51) 헌재 2015. 5. 28. 2013헌바82 등.

52) 신옥주, 앞의 논문, 360-361쪽.

53) ‘사회질서’의 경우 성범죄에서부터 (정책적 고려에 따라 국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출입국 관리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혼인빙자간음죄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설명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가 하면(헌재 2002. 10. 31. 99헌

바40 등)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경제질서,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

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한다.

54) 국적법 제14조의3에 규정된 국적 박탈의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므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

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상 문제가 있고 포괄위임금지의 법리에 비추어서도 적절하지 않다

고 하는 견해로 김남진, “결혼이민자의 제한적 복수국적에 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7, 125-126쪽; 이상훈, “개편된 이중국적제도에 대한

법리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143쪽.

55) 신옥주, 앞의 논문,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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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결정되는 내용 사이의 거리는 매우 멀어질 수 밖에 없어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비례성 원칙에 의한 문제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국적 박탈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행위는 지나치게 광범

위하다. 제1호에서는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뿐 아니라 “국민경제 등”에서도 대

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가 국적 상실의 사유가 된다. 제2호와 그 하위법

령에 의하면 상습 절도나 강도, 마약사범 등 다종다양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

적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국적 박탈 사유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가

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다시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그 제한으로 인한 결과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 위반의 문제, 헌법 제37조 제2

항 위반의 문제가 된다.

역사적으로 국적 박탈은 특정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바 있다

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G) 제16조 제1항에서 국적 박탈을 금하는 것은

나치 집권 시기에 이 제도가 인종주의적으로 남용되었던 역사와 밀접하다.56) 또

프랑스 비시정권에서 이루어진 국적 박탈 대상은 대부분 유대인이기도 하였다.57)

국적 박탈의 악용 가능성은 비례성 원칙에 의한 보다 면밀하고 엄격한 검토

를 요청한다.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을 박탈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하

는 것,58) 복수국적에 대한 국민 정서상의 반감 반영하는 것이다59). 여기서 국

민 정서상의 반감으로는 복수국적자는 그 자체로 국익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정서일 수 있다.60) 추상적 국민 정서를 기본권 제한의 정당한 목

적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행여 발생할지 모

르는 복수국적자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설명은 다소 추

상적이기는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정당성을

56) BVerfG, Urteil des Zweiten Senats vom 24. Mai 2006 - 2 BvR 669/04 - Rn. (1 -

109), http://www.bverfg.de/e/rs20060524_2bvr066904.html 참조.

57) 박선희, 앞의 논문, 73쪽

5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7200, 2009. 12. 29.), 5-6쪽.

59) 제18대 국회 제28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2. 23.), 25쪽

60) 병역 의무 회피에 대한 가능성 또한 복수국적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밀접하겠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국적법 제12조와 제14조가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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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가정한다면 최악의 경우 그의

국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은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반하는 행위라거나 마약 범죄・부정식품 제조・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는 해당 행위 자체의 심각성이나 죄질과는 별개로 국가 공동체

의 직접적인 안위나 타국과의 관계 악화와 같은 사항과는 별 관계가 없다. 직

접 내란죄나 외환죄, 여적죄 등과 같이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의) 국가 공동체

의 안위와 관련된 사항만을 좁게 규정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유

로 인하여 국적이 상실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다면 국적법 제14조의3

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현재의 국제 질서에서는 복수국적이

곧 국가의 안위나 국제 관계에 미치는 위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생각해 보면, 추상적인 공익을 위하여 현행 국적법 조항처럼 광범위한

국적 상실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61)

3) 평등 원칙상 문제점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

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의 금지라 설

명된다.62) 국가의 입법은 물론 법 집행과 법 해석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불평

등 대우를 금지한다.63) 평등원칙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원칙인 만큼, 국

적법의 해석・적용 뿐 아니라 국적법의 규율 내용에서도 평등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평등원칙을 위헌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심사하여,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

리적인 이유 유무를 판단한다.64) 반면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때

에도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다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그만큼 좁아지므로 엄격한 심사척

도인 비례성 원칙이 적용된다. 그 결과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차별 취급의 적

합성, 차별 취급의 필요성(차별 효과의 최소침해성), 차별 취급의 비례성을 검

61) 한편 현재 국익에 반하는 행위와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모두를

국적 박탈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다소 넓기 때문에, 향후 전자에만 국적 박탈을 한정하

고 후자의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제도를 활용하자는 견해는, 이금로, “복수국적 허용의

국적법 개정과 의의”,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홍익대학교, 2010, 114쪽.

62) 헌재 2003. 11. 27. 2003헌마259 등.

63) 헌재 2001. 8. 30. 99헌바92 등.

64) 헌재 1998. 9. 30. 98헌가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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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게 된다.65)

국적법 제14조의3은 두 가지 차별 취급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하나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일국적자와 적용을 받게 되는 복수국적자 사이의

차별 취급이다. 다른 하나는 후천적 국적 취득자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자

사이의 차별 취급으로, 후자는 동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조항의 예외가 된

다. 두 경우 모두 차별 취급에 의하여 국적 박탈이 적용되는 그룹과 그렇지

아니하는 그룹이 나뉘는 법적 효과가 생긴다. 국적이 박탈되면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국적에 관한 기본권을 크게 제약 받으며, 외국인이 되는

결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참정권, 각종 사회적 기본권 등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러한 기본권을 (국민에 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만 누릴 수 있게 된다.66) 따라서 차별 취급으로 인한 결과 매우 포괄적인 범

위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국적법 제14조

의3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차별 모두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첫 번째 유형의 차별 취급은 국익에 반하는 등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단일 국

적자인지 복수 국적자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후자에 대해서만 국적 박탈의 가능

성을 열어둠으로써 생겨난다. 이 두 집단은 추가적으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

는가라는 부차적인 성질에 의해서 구별될 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본질

적으로 같은 집단이다. 단일국적자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불

법성에 따라 형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복수국적자는 국적의 수를 이유로

단일 국적자가 받는 제재에 더하여 국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국적

을 상실하게 되면 예컨대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모두 종결된 후 그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별도의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애쓰거

나 그것이 어렵다면 한국을 떠나야 할 수 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릴 수 없거나 제한된 범위에서만 보장된다고 이해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없

음은 물론, 한국에서 국적자로서 맺어온 여러 생활 관계가 와해될 수 있어 가

족생활에 관한 권리 등이 심대하게 제약될 수 있다. 그의 행위가 위법하다면

그에 대한 법적 제재는 통상적인 형사상 제재 등으로 규율할 수 있음에도 복수

국적자라는 이유로 국적까지 박탈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재

로, 복수 국적자가 국적을 이용하여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지 모른다는 추상

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약하는 조치이므로 차별

취급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65)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헌재 2009. 4. 30. 2007헌가8.

66) 헌재 2000. 8. 31. 97헌가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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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의 차별은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단서가 복수국적자 중에서

도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 박탈을 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지적한 것처럼 이 단서 조항은 혈연을 중시하

는 국민 정서를 의식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67) 인종 내지는 혈통에 의한 차별

에 해당한다. 혈통에 의한 국민의 복수국적자 지위를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국

민 정서는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헌법 체제에서 정당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차별은 출생에 의한 국적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

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이주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형식으로

입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귀화자를 비롯한 이주자가 증가하고 그들의 2세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로 변화해 나아가고 있는 현재 입법에서

드러나는 차별적 인식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혈연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보호한다는 이익과 국민으로서의 지위 및 그에 수반되는 기본권 제약

을 비교해 보면 양자 사이에는 균형 관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완화된 척도인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한국 국적

취득 사유가 출생이건 그 외의 사유이건 복수국적자이며 따라서 당장 한국 국

적이 없어진다 하여 무국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

고, 혈통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지위에 우열을 두는 것에 지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68)

3. 외국의 입법례

1) 미국의 경우

미국은 이민 및 국적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69) 제1481조에

서 국적의 상실(loss)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ⅰ) (18세 이상의 국민이) 다

른 국가에의 귀화, (ⅱ) (18세 이상의 국민이) 외국 또는 그 정치적 일부에 대

67) 제18대 국회 제28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2. 23.),

24-25쪽; 제18대 국회 제289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0.

4. 14.), 17쪽.

68) 신옥주, 앞의 논문, 364-365쪽. 김남진, 앞의 논문, 125-126쪽; 이상훈, 앞의 논문, 143쪽에

서도 선천적 국적자를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원칙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

한다.

69) https://www.uscis.gov/laws-and-policy/legislation/immigration-and-nationality-act, 검색

일: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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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식적으로 충성(allegiance)을 확인・선언, (ⅲ) (a) 미국에 적대하는 국

가의 군대에 입대・복무 또는 (b) 외국의 군대에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입

대・복무 (ⅳ) (18세 이후에) 외국 또는 그 정치적 일부의 정부의 어떠한 직위
나 고용 관계상의 의무를 수락・수행하는 경우로서 그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취득하는 때, 혹은 그러한 직위나 고용 관계상의 의무에 충성의

서약・확인・선언이 필요한 때, (ⅴ) 재외공관에서 공식적으로 국적을 포기

(renunciation), (ⅵ) 전시에 미국 내에서 국가 방위와 충돌하지 않는 한에서의

공식적인 국적 포기 (ⅶ) 미국에 대한 반역 또는 무력으로 미국을 전복시키거

나 미국에 항전하는 행위를 하여, 미국 형법(Code Title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제2383조(반란, Rebellion or insurrection)의 죄 또는 그

음모, 혹은 제2384조(내란 음모, Seditious conspiracy)나 제2385조(정부 전복

옹호, Advocating overthrow of Government) 위반의 행위로 군사법원이나 관

할권 있는 법원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제1481조에서 정하는 국

적 상실의 사유에 해당하며,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상의 행위

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 미국 국적을 상실한다. 행위의 자발성은 추정되나

반대의 사실이 입증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다.

이 중 한국 국적법 제14조의3과 비교할만한 것은 일곱 번째 사유이다. 여기

서 미국 법이 한국과 다른 점은 행위의 태양(“반역 또는 무력으로 미국을 전

복시키거나 미국에 항전하는 행위”)과 그로 인한 명확한 법적 결과(형법 제

2383조 또는 제2385조에 의한 유죄의 판결)를 국적 상실의 요건으로 직접 법

률에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에서

정하는 국적 상실의 대상은 출생에 의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귀화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2)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시민권법(the Citizenship Act)에서 국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다.70) 현행법에는 한국 국적법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시민권 취

소(revocation)에 관한 제10조 중 제2항에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2017년 법 개

정으로 이 내용이 사라졌다. 이 조항은 형법(the Criminal Code), 국가방위법

(the National Defence Act) 등에서 내란과 외환・간첩 등의 죄로 종신형을 받
거나 테러 공격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70)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29/FullText.html, 검색일: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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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당시 제10.4조에서 이 조항에 의한 시

민권 취소로 해당인이 무국적 상태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함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복수국적자에게만 적용되었다.

지금은 폐지된 캐나다 시민권법 제10조 제2항은 복수국적자에게 적대적인

여론을 반영하였던 9・11 이후 서구의 대테러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도입된

것이다. 즉 실제 테러 범죄자가 자국 내에서 태어나 자랐는지 여부 등과 무관

히 복수국적자의 ‘충성심(loyalty)’을 문제 삼는 여론이 생겨났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을 취소하거나 박탈하는 조치가 논의・도입되는 사례가 있었다.71) 이렇게

입법된 캐나다 시민권법 제10조 제2항은 시행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트뤼도 행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72) 이 조항이 폐지됨에 따

라 반역, 테러 등으로 시민권이 취소되는 일은 없어졌으며, 국내 사법부에 의

한 재판을 받게 된다.73)

2017년 개정 전 캐나다법의 내용은 한국에서 별개의 조항으로 다루고 있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의한) 국적 박탈과 (국적 취득 과정상에서의 불법으

로 인한) 귀화 등의 취소를 하나의 범주 즉 시민권의 취소(revocation)라는 범

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국적법과 달리 실

제 해당 범죄로 인하여 종신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유죄의 판결

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였다.

3) 독일의 경우

국적의 박탈과 관련하여 유럽에서의 경향은 인권 보장을 위하여 자의적인 국

적 박탈을 금지하고 무국적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74) 독일은 헌법에 해당하

는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G) 제16조 제1항

71) Elke Winter/Ivana Presvisic, op. cit., pp.339-340. 이 논문에서는 캐나다 시민권법 제10조
제2항과 같은 입법이 실제 문제가 되는 테러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흔히 그

러한 행위와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인구집단 전반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귀속감을 해

하는 부정적인 파급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한국 국적법상 국적 박탈 조항은 실제 2000

년대의 대테러 전략과는 큰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할 이주자 그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우려

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72) Ibid., p.340.

73) “New Canadian Citizenship Act Change Sees Update to Revocation

Process”(https://www.immigration.ca/new-canadian-citizenship-act-change-sees-update

-revocation-process. 검색일: 2021. 3. 19.)

74) Sandra Mantu, “’Terrorist‘ citizens and the human right to nationality”,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Vol. 26 No.1, 2018,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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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미 독일인의 국적은 박탈될(entzogen) 수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

는 국적의 상실(Verlust)은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그가 무국적이 되지 않

을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정한다. 독일 국적법(Staatsangehörigkeitsgesetz,

StAG)75) 역시 기본법의 틀 내에서 국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17조 제1항은

국적을 잃게 되는 사유를 7가지로 나눈다. 이탈(Entlassung), 외국 국적 취득,

포기(Verzicht), 외국인에게 입양, 외국의 군대 혹은 그와 비견할만한 무장단체

에의 가입 및 외국에 있는 테러 단체의 교전 행위에 실제 참여하는 경우, (국적

선택 의무에 의한) 선서,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Rücknahme eines

rechtswidrigen Verwaltungsaktes)가 그것이다.

이 중 외국의 군대 혹은 무장단체에의 가입 및 외국의 테러 단체 교전 행위

에 참여하는 경우를 한국 국적법의 제14조의3과 비교할 수 있다. 독일 국적법

제28조에서는 이 경우를 상술하여, (ⅰ) 연방 국방부 또는 그 지정을 받은 기

관의 동의 없이 자발적 복무를 근거로 그가 국적을 갖는 외국의 군대 혹은 그

와 비견할만한 무장단체에 가입하거나76) (ⅱ) 외국에 있는 테러 단체의 교전

행위에 실제 참여하는 때에 독일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특히 후

자가 한국 국적법상의 국적 박탈에 유사할 것이다. 독일 국적법 제28조에서는

해당인이 무국적자가 되는 때는 국적 상실에서 제외하므로 이 조항은 복수국

적자에게 적용될 것이다. 또한 제28조는 해당인이 미성년자인 때에도 국적 상

실의 예외가 됨을 규정한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법제와 달리 실제 어떠한 행위

에 의한 유죄 판결을 법적 요건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테러 단체의 교전 행위

에 실제 참여한다는 매우 좁은 행위 유형으로 국적의 상실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법과 다르다.

Ⅳ. 국적법 제21조에 의한 귀화자의 국적 취소

1. 제도의 내용

국적법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 국적 회복

허가, 또는 국적 보유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권

75)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ag/BJNR005830913.html, 검색일: 2021. 3. 18.

76) 다만 국가 간 협정에 의하여 그가 군대나 그에 비견할 수 있는 무장단체에 가입할 권리

가 있을 때에는 동조 제2항가 적용되어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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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정하고 있다.77) 그 절차,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외에 귀

화 허가 등을 취소하는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한다. 국적법 시행령에서는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때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제27조). 이 규정이 도입된 것은 2008년 국적법 개정 때이다. 그 전에는 허위

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위장결혼을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써서 국적을 취득

하더라도, 그 허가 내지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국적법상의 권한 규정

이 없었다. 그 결과 법무부 예규에 근거하여 귀화 허가를 취소하였다.78) 당사

자의 법적 지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근거를 법무부 예규에 두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 그 근거를 직접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 해당 입법의 이유

였다.79) 앞에서 살펴본 국적법 제14조의3이 복수국적자가 국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국적을 박탈하는 것과 달리 제21조의 귀화 허가 등의 취소

제도는 복수국적자에 그 대상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77) 이 조항은 귀화 허가 뿐 아니라 국적 회복 허가, 국적 보유 판정을 아우르고 있으나 새롭

게 한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 편입되는 구성원인 귀화자에 대하여 다루고자 하는 본고에

서는 귀화 허가에 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78)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당시 이에 관하여 규정하였던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

부예규 제780호) 제1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허가 등의 취소)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국적회복(이하에서는 국적취
득이라고 함) 허가,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하거나 혼인을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국적취득 또는 국적판

정을 신청한 행위로 인하여 신청자에 대한 유죄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을 때

2. 혼인・입양 등 국적취득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의 원인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
의 재판이 확정된 때

다만, 당사자 불출석에 의하여 무효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변명 등 추가자료를

더 확인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취득 또는 국적판정을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적취득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후 자녀를 출

산하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는 등 새로운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또

는 제6항에 의한 귀화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취소를 할 때에는 취소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 대상

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완전 출국한 것이 확인된 때, 또는 소명자료 제출에 상당한 이유 없

이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는 사실확인보고서 작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취소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취소 대상자 및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적취득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 취소된 자라 하더라도 최초 국내에 입국하여 5

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법 제5조 제3,4,5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이 귀

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79) 제17대 국회 제271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2008. 2. 12.), 67-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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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문제점

1) 법률유보 원칙상 문제점

국적 취소는 국적에 관한 기본권과 그 밖에 국적을 전제로 하는 기본권의

향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하위 법령에 위

임하더라도 가능한 좁게 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21

조 제1항의 문언만으로는 일체의 부정한 방법이 그 경중을 불문하고 국적 취

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제2항에서 모두 대통령령으

로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

한 거짓만 있어도 법무부장관의 재량 행사에 따라서는 귀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거짓・부정한 방법이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귀화 신청인이 허위의 정보를 담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

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가 제출한 다른 서류로부터 진실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국적 행정의 적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80) 물론 시

행령은 제27조 제1항에서 신분 관계 서류의 위・변조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

정되었을 것 등으로 귀화 허가 등의 취소 기준을 상당히 자세하게 구체화한

다.81) 하지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일체의 부정한 방

법이 아닌 ‘귀화 허가 등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경우라거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우 등으로 그 행위의 범위를 법률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례성 원칙상 문제점

국적법 제21조는 예를 들어 증명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
여 얻은 귀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귀화 신

80) Patti Tamara Lenard, “Cosntraining Denaturalization”, Political Studies,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November 2020, pp.5-6

81) 해당 시행령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행령 제27조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

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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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한편으로 국적 취득의 위법성을 해소함으로써 귀화

제도 등 국적 및 출입국 관련 행정의 적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다.82)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설정하는 귀화 허가 등 행위는 국가 공동체 전체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설정 받는 개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상 목적이며, 국적 취득 과정상에 위

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은 관련 행정

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

였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결과(귀화 허가 등)의 위법성을 해소하는 이 제도는

그 근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신뢰 보호의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편이

다.83) 그렇지만 비례성 원칙상 귀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제한, 취소 사

유 구체화 가능성, 인도적 관점의 반영 가능성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적법 제21조에 귀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는 언제까지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어 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 이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국적 관련 행정의 위법성 시정이라는 요청이 큰 데다 귀화허가의 취

소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일정한 재량이 있으므로 귀화 허가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고 본다. 뿐만 아니라 귀화자 본인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귀화

허가의 취소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귀화 허가 취소 후에도 다시금 귀화의

요건을 갖추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해 최소성의 원칙이 충족

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국적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공

익이 국적 상실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고 하여 법익 균형성의 원칙도 충족되

는 것으로 설시하였다.84)

아래에서 보겠지만 독일은 법에서 10년이라는 취소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도에 이 부분을 개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어 5년이 경과한 경

우 귀화 등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미 귀화 후 생활

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형성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

82) 헌재 2014. 9. 2. 2014헌마670; 헌재 2015. 9. 24. 2015헌바26.

83)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있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다

음 행정기관이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속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다만 개인은 선

행 조치의 정당성이나 존속을 신뢰하는 데 귀책사유가 있어서는 안된다(김태호, “하자 있

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복제의약품 허가 및 그 직권취소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행정판례연구 , Vol.15 No.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0, 91쪽).

84) 헌재 2015. 9. 24. 2015헌바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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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취지였다.85)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

당인이 갖는 신뢰의 이익이나 생활관계의 안정성에 관한 이익이 다소간 줄어

든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여 무한정 귀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 옳겠는가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제도가 있

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귀화

허가를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민으로서 생활하면서 법적・사실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와 가족들이 공동체에 통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할 필

요가 있다는 견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86) 형사소송에서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가 변질・소실할 우려가 있고, 범죄로 인한 악
영향이 회복되어 처벌의 필요성이나 요구가 감소할 수 있으며, 범죄인이 장기

간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과 국가가 범죄를 수사하여 소추할 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87) 귀화에서의 부정한 방법과 형사법

상의 범죄, 귀화 취소와 형벌이 같은 것은 아니나 부정(不正)과 이에 대한 제

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귀화 취소에도 비슷한 기간의 제한을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비인도적 범죄를 숨긴 경우와 같이 일정한 예

외를 둔다면 시간의 경과로 치유하거나 보완될 수 없는 위법과 그렇지 않은

위법에 대한 취급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귀화 허가 취소

로 인한 국적 상실의 범위를 축소하고 공사익 사이에서 더욱 세심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적법 제21조의 귀화 허가 등의 취소 조항에는 그 취소 사유가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만 간략하게 유형화되어 있다. 이 역시 더욱 구

체화함으로써 국적을 취소할만한 위법성과 그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의 위법

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8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32, 2008. 11. 24.). 이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는 같은 취지로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거나 양육해야 하는 경우 귀화 등을 취소할 수 잆

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히 귀화 등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가 있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예외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적 취득・판정에서 불법을 더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미성

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당시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이미 임의규정으로 귀화 등을 취소하

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제18대 국회 제281회 제3차 법제사법위

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9. 2. 25.), 59-60쪽;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2009. 2.). 4-5쪽.).

86) Lenard, op.cit., p.11.

87) 강동범,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8호, 대검

찰청, 2018,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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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관계 서류에 의한 유죄 판결 확정 등 사유를 직접 법에서 규정하거

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귀화 허가 등을 받을 수 없었을 경우’

등으로 좁히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귀화 허가

의 취소 사유가 되는 위법성 정도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고 공익과 기본권 사이의 형량을 더욱 정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 점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귀화 허가 등의 취소 사유를 증명서류 위조

등에 의한 유죄 판결 확정, 귀화 허가 등의 원인 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나

취소의 재판 확정, 기타 중대한 흠이 있는 신청으로 제한하고자 한 일이 있

다.88) 이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인도적 견지에서 국적법 제21조가 무국적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귀화 허가의 취소와 함께 국적법 제21조

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회복 허가의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국적회

복 허가의 취소로 무국적이 될 위험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본

인이 스스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국적취득을 시도했기 때문에 국적 유지에

대한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별도의 체류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배척하였다.89) 귀화 허가의 경우

도 부정한 방법을 통한 국적 취득 과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뢰 보호의 이익은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국적자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

만으로 당연히 귀화 허가 취소 사유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

며, 이는 또한 사실상 복수국적자만 귀화 허가 등의 취소 대상이 되게 하여 또

다른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귀화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90)

현재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는 국적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품행단정・(자신 또는 가족에 의한) 생계유지능력・국민의 기본소양을 갖춘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국적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91) 다만 이는

8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32, 2008. 11. 24.).

89) 헌재 2020. 2. 27. 2017헌바434.

90) 한국은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가입

국이 아니다. 하지만 이 협약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사기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국

적 박탈을 금하지 않으므로 한국이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바로 국적법 제21조로 인해 무

국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동협약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이철우, “무국적의 세계적

실태와 대응”, 한국이민학 제1권 제1호, 한국이민학회, 2010, 68쪽).

91)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2조의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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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지침에 불과하며 한정된 사유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귀화 허가 등을 취소할 법무부장관의 재량을 행사할 때 인도적 사유에 의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적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의 관철에 의하여 귀화 당사자나 그 가족 등의 기본권이 더 크

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법익 간

비례성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

3. 외국의 입법례

미국 이민 및 국적법 제1451조는 귀화의 취소(revocation)에 관한 조항이다.

귀화 승인과 귀화 증서를 위법하게 획득하거나,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을

은폐함으로써 획득하거나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획득한 경우가 취소 사

유에 해당한다. 한국 국적법 제21조와 유사하지만 한국과 달리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취소 사유가 ‘위법’, ‘중요한 사실’ 등 요소에 의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시민권법 제10조가 시민권의 취소(revocation)를 규정하여 한

국 국적법 제2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 과정이

허위 진술(false representation), 사기(fraud),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

(knowingly concealing material circumstances)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의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에 의하여 시민권이 취소되었다

면 그는 10년간은 다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제22조 제1항 (f)호). 한국의

경우 귀화 등의 취소 후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데 특별한 제한을 규정하지 아

니하는 점과 차이가 있으며 역시 취소 사유가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다.

독일 국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적 상실의 사유 중 제7호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Rücknahme eines rechtswidrigen Verwaltungsaktes)가 한국

국적법 제21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 국적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즉

과하고 법 제5조제3호부터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는 등 새로운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3.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적으로 혼인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4.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본국에 생활기반 상실 등으로 귀국할 수 없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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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에 의한 국적 상실은 한국 국적법 제21조에 의한 귀화

허가 등의 취소와 견주어 볼 수 있다. 독일 국적법은 제35조에서 이 사유에

관하여 상술한다. 제35조 제1항은 악의적인(arglistig) 기망(Täuschung), 위협

(Drohung), 뇌물 공여, 또는 고의로 부정확・불완전한 내용의 본질적으로 중요
한 자료 제출을 통하여서 위법한 귀화(Einbürgerung) 또는 위법한 독일 국적

소지 허가가 이루어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2항은 취소로

인하여 무국적자가 되더라도 제1항의 취소 조항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밝힌다.

다만 제3항에서 귀화 또는 국적 소지 허가 공표 후 10년까지만 이 위법한 행

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취소의 사유도 ‘악의’, ‘위협’이

나 뇌물, ‘고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자료’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구체화되

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Ⅴ. 결론과 제언

귀화자가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박탈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들 제도는 각각 헌법적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 국적법 제

14조의3에서 정하는 국적 박탈 제도는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성 원칙, 평등원

칙에 반하는 내용을 갖고 있으며 제21조에서 정하는 귀화 허가의 취소는 법률

유보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역시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적법 제14조의3은 궁극적으로는 캐나다의 입법례처럼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국적

박탈이 가능하다는 평등 원칙상 문제점은 입법 과정에서도 지적되었으며, 단일

국적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법상 제재를 활용하면 될 일이다. 이

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생래적 국민은 국적 박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

이기 때문에 역시 삭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제14조의3 제1항 제1호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는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

을 것 등으로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

례성의 원칙 측면에서 타당하며, 국적 박탈이라는 제재의 중대성에 비추어 제2

호의 사회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국적 박탈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적법 제21조도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귀화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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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기한을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컨대 비인도적 범죄의 전력에

대한 거짓 등 일정한 예외를 두어 시간의 경과로 치유하거나 보완될 수 없는

위법과 그렇지 않은 위법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국적의 계

속적 보유를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법에서 취소 사유를 더욱 구

체화, 명확화하여 일체의 부정한 방법이 아닌 귀화 등의 취소가 정당화될만한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이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예컨대 독

일처럼 악의적인 거짓의 사용이나, 위협, 뇌물,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부정

확할 것 등의 개념 요소를 사용하여 행위 태양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

다.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귀화 허가 등을 받을 수 없었을

경우’나 ‘해당 행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처럼 직접 그 위법성 정도를

법률에서 높이 설정할 수 있다.

국적의 박탈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 허가 등의 취소는 법적인 의미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귀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다시 한국 국적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현행 국적법처럼 국적이 박탈

되고 귀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면, 귀화자로

하여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다시 배제될 수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

특히 국적 박탈 제도에서 태어날 때부터 국민인 사람과의 차별은 귀화자를 마

치 본래의 국민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또 다른 지위의 국민인 것처럼 취급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문제는 다시 귀화자로 하

여금 형식적으로는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나 어느 면에서는 언제든 다시 이방

인이 될 수 있는 불완전한 국민으로서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사회 공동

체에의 귀속감과 정체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

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귀화라는 제도를 통하여 일정한 범위의 외국인을 국민

으로 받아들이기를 선택한 이상 국적 박탈과 귀화 취소는 가능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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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oss of Nationality of a Naturalized Person*

- Focusing on the Judicial Review of Article 14-3 and

Article 21 of the Nationality Act -

92)Kim, Hounjoung**・Choi, Yooncheol***

A naturalized person is a person who acquired Korean nationality which

was not given to her at birth. How solid her status as a national is indicates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of Korean society as well as the present situation

of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This study analyzes article 14-3 and

article 21 of the Nationality Act of Korea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iming to examine the stability of the status of naturalized citizens. Article

14-3, which enables the Minister of Justice to deprive Korean nationality of

a person with multiple nationalitie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can be

criticized from the aspects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right. Article 21 stipulates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voke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obtained by wrongful means.

There are also issues about this provision also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improving

current system of the Nationality Act, the right of a naturalized citizen to

maintain nationality and her identity as a national of Korea should be secured.

Keywords : naturalization, loss of nationality, deprivation of nationality, 
revocation of nationality, the Nationa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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